
실시계획인가고시의 위법을 이유로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

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법률 제4조제1항, 제5조제2항, 제6조제1항, 제2항, 제3항 등의 규정에 

의한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은 사업시행자가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

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, 그 승인 고시의 효

과는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고 수용권으로 하여금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

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 권리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킨다 할 것이므로, 토지소유자로서는 선

행처분인 실시계획인가ㆍ고시단계에서 그 사업인정의 위법ㆍ부당함을 들어 쟁송하여야 하고 쟁송기

간이 지난 후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 단계에 있어서는 위 실시계획인가ㆍ고시에 명백하고 중대한 

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라고 볼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위법ㆍ부당함을 이유로 이의재결의 취

소를 구할 수는 없다. (서울고법 2002.03.22. 선고 2001누9150 판결)


